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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 문제의 제기

우리 옛말 중에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여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를 노

동관계에 대비시켜 보면 “단체교섭은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되, 노동분쟁은 신속

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다. 우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

법(이하 ‘노조법’이라 함)도 이를 적절히 반영하여 노조법 제30조(교섭 등의 원

칙)에서 노사 당사자의 신의・성실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을, 노조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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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종래 우리나라 노동분쟁 해결제도는 행정적 처리 절차 특히, 준사법적 전문행정

기관인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긍정적 평가 역

시 상당하다. 그러나 1971년 한국노총이 노동법원 설립을 주장한 이래 전문법원으

로서의 노동법원을 도입하자는 논의는 탄생기, 성장기 및 성숙기를 거치며 현재까

지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당초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일체를 노동법원에

이관하는 이른바 “대체론”이 중심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을 유지・강화하면서 노동법원과 “경쟁・보완관계”를 제안하는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50여년 계속되고 있는 노동법원론이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근저에는 노동분쟁 처리 절차법의 부재, 노동분쟁의 특수성으로 인한 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에의 비(非) 친화성, 노동분쟁 처리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 필

요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및 노동위원회의 지위에 관한 본질적 문제점

등이 난제로 남겨져 있다. 본 논문은 주로 총론적 관점에서 종래 노동법원 도입론

의 시계열적 분석・평가와 함께 보다 현실정합적 관점에서 노동법원 설립・운영
방안의 효용성을 비판적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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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조(국가 등의 책무), 제50조(신속한 처리) 등에서 노사 당사자는 물론 국가

(노동위원회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동분쟁을 자주적이고 신속・공정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법은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등이

상정하고 있는 갖가지 노동분쟁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노동위원회라는 전문

행정기관에 맡기고 있다.

남북한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고 있던 1953년의 엄중한 상황 하에서 체불

임금과 가혹한 노동착취에 저항하는 조선방직 여성 노동자들의 외침에 부응하

여 만들어진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및 노동위원회법이 대한민국 노동관

계 입법의 시초이지만, 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 조정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1963년 도입) 등 나름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했고 1989년 부당해고등 구제심

판을 담당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폭발적인 기능 확장을 거듭해 왔다. 70여 년의

세월 동안 노동위원회가 맡았던 역할과 그 성과를 칭찬・격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1) 그러나 행정기관이라는 태생적 한계 내지 전문성 부족 등의 운영

상 문제점에 대한 비판 특히, 부당해고등 사건에 대한 심판기능과 관련하여

‘유례가 없는 입법례’라든지 ‘권리분쟁은 사법(司法)의 영역’이라는 논거 하에서

노동법원을 도입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는 이른바

“대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노동법원 도입론”이 시작된 것은 1970년대 초반에 한국노총의

주장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로부터 50여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가

운데 적지 않은 노동관계법・제도가 도입되기도 하고 또 소멸하기도 하였지만,
노동법원은 현재 시점까지 우리 사회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럴

까? 도대체 무슨 연고로 노동법원 도입론만큼은 우리 산업사회에서 쉽사리 결

과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주위를 살펴보면 노동법원에 관한, 그리고 그에 파생된, 노동위원회를 포함

하여 노동분쟁 해결시스템과 관련된 논의와 학문적 저술 내지 다양한 주장・
의견을 담은 글들은 결코 적지 않다. 우리 산업사회에서 이와 관련한 논점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지혜를 모았다는 이야기일 것이다. 매우

다양한 시각에서의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다각적인 해결방안 내지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이 제시되었지만, 아직도 가시적 성과를 낳지 못하는

1) 예를 들어 이상희, “우리나라 노동위원회 운영의 현황과 과제 – 심판회의제도를 중심으로 -”,

노동법논총(제45집)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19. 4., 315∼318면; 김 훈・김태기・김동배・
김홍영・김주일・김학린,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

구원, 2009, 246∼247면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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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무엇일까? 반세기의 세월과 함께 그 정도의 논의가 진행되고 수많은

전문가의 지혜가 모여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이 종식되지 못한 근원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성찰하지 못한 좀 다른 쟁점이 숨어있을 가능성이

크다. 몇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관계법 영역에서 근로기준법 및 노조법 등 실체법은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처리 절차・과정을 총체적으로 규율하는

절차법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노동분쟁 처리절차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대한 큰 그림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체적인 분쟁해결기구의 구성 및 운

영방식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능하거나 최소한 용이한 것

일까?

둘째, 우리나라 노동관계법의 최초 형성과정에서부터 노동분쟁 처리 방식이

“행정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형성・운영된 것은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한

결과이지 않을까? 그리고 산업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이를 더욱 발전적으로

확대시킨 적지 않은 시간적 궤적(軌跡)을 무시한 채, 그 담당 제도・기구를 일

거에 바꿈으로써 구조를 본질적으로 수정・변용하는 것이 지나치고 무리한 희

망사항은 아닐까?

셋째, 종래 노동위원회의 본질적 한계 내지 문제점으로서 독립성, 전문성 및

신속성이 지적되어 왔지만, 노동법원의 도입으로 이러한 문제점들이 근본적으

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일까? 오히려 노동위원회의 장점으로 인정되고 있는 간

이・신속성 내지 비용에서의 저렴함을 통한 노사 당사자들의 접근 용이성2)조

차 사장(死藏)되고 마는 것은 아닐까?

넷째, 노동위원회의 특징으로 언급되는 “준(準)사법적 기능”의 본질은 무엇

일까? 특히, 부당해고등 사건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은 법원이 담당

하는 것이 마땅한 “권리분쟁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구분하고, 노동분쟁의 영역

에서 사법작용과 행정처분의 교착(交錯)을 부정하는 접근법이 자연스러운 자

세인가?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먼저, 노동법원 도입논의를 시

2) 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누1114 판결(현대자동차노동조합사건)에서는 “(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3이 그 제1항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한 때에는 당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

정한 것은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일반법원에 의한 사법적인 구제

방법 외에 노동위원회에 의한 행정적인 구제제도를 따로 마련하여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

해 근로자가 보다 간이,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

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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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적・연혁적으로 구분・분석함으로써 시간적 흐름에 따라 제기되었던 갖가

지 주장들이 어떠한 특징 내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
평가하고자 한다. 또한 노동위원회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노동법원을

도입하기 위한 구체적・세부적인 여러 가지 방안・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제기
한 4가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재검토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이고 현

실정합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노동법원 도입론의 연혁적 고찰

노동법원 도입에 관한 논의는 일반적으로 한국노총이 1971년부터 그 도입을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이때를 기점으로 하여

1990년대까지를 노동법원 도입론의 “탄생기”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한편 2000년대 들어 사법개혁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노동법원 도입에 관

한 보다 정교한 분석 및 구체적 방향이 제시되기 시작하였고, 이와 동시에 노

동위원회의 역할 재조정을 위한 대안 제시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따

라서 이 시기를 노동법원 도입논의의 “성장기”로 불러야 할 것이다. 한편 2019

년에 들어 법원 내부 특히, 현직 판사들을 중심으로 전문법원으로서의 노동법

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확산되면서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동법

원 도입논의가 전개되었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는 종래 노동법

원 도입논의에서 당연하게 생각되던 사항들에 대해서도 보다 냉정하고 현실적

인 분석을 시도하고 있는 특징이 발견되고 있으므로, 이때부터를 이전 시기와

구분하여 “성숙기”로 분류하는 접근법이 보다 타당하리라 본다.

1. 탄생기

우리 산업사회에서 노동법원 도입 주장이 최초로 제기된 것은 1971년으로

확인된다. 즉,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문제를 전담처리할 재판기관으로 노

동법원 설치를 정부에 건의하였는데,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순수한 행정자문

기구로 존치시키도록 제안한 바 있다. 설치 필요성의 근거로는 ① 당시 노동위

원회의 판정에 집행력이 없으며, ② 공익대표의 수가 5명으로 각각 3명인 노사

대표의 수와 맞먹어 관료화되기 쉽다는 점 등이 제기되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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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응하여 당시 정부는 1974년 초에 체불임금 등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동법원 설치를 구상하였다가, 고등법원 및 지방법원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

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논의는 1984년 노동위원회가 의결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기능을 신설하는 노동위원회법 개정을 거쳐,

1989년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노동위원회가 심판기

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개되었다.4) 같은 시기인 1989년 경제기획원에서는 권

리분쟁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 ‘또는’ 노동법원 설립을

건의하기도 하였고, 1990년에 대통령자문기구인 21세기위원회 에서 노사분쟁

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노동법원 ‘및’ 노사관계위원회 설치를 건의한 것도 주

목된다. 특히 그 와중에 노동계 내부에서도 논란이 없지 않았는데, 1989년 노

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하여 한국노총이 2심까지(지방노동법원과 고등노동법원)

행정법원과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특별법원 형태의 노동법원 도입을 입법 청

원한 데 비해, 민주노총 진영에서는 노동법원 법관들의 보수성으로 인해 오히

려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판례가 정립될 것을 우려하여 이에 반대하면서 “노동

사건처리절차특례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고 한다.5) 즉, 사법부 내 양심적인

판사에게 재판받을 기회가 박탈되고 일부 “정치판사”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사

용자에게 유리한 판례를 양산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효과적・체계적인 노동

통제의 방편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였다.6)

한편 대법원은 1990년 3월에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연구계획”을 잠정 확정

하여 지방법원 항소심에 노동법원을 포함한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을 포함

한 각종 전담재판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1993년 9월에

윤관 대법원장 체제하의 사법제도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노동을 포

함한 특별법원 설치 문제를 주요의제로 확정하였다. 이러한 법원 차원의 논의

는 법원 자체의 “전문화 수요”에 기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최근 법원에서의

논의와 그 맥락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된다.7)

3) “노동법원 설치 건의 노총”, 조선일보 1971. 4. 10. 자 기사 2면 참조.

4) 법원이 아닌 행정위원회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사건을 담당하는 것은 유사한 노동위원

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일본에서도 유례가 없는 “매우 특이한 입법례”로 보는 것
이 학계의 일반적인 시각임은 주지의 사실이라 하겠다.

5) 김선수, “새로운 대안으로서 노동법원에 관하여”, 사단법인 노동법연구소 해밀・한국노동법
학회・사법정책연구원 공동심포지엄 자료집, 2016. 11., 89면 참조.

6) 박석운, “노동법원 설치논의의 몇 가지 전제”, 월간 말(통권 53호) , 1990년 11월호, 157면

참조.

7) 이상의 내용은 차성안, “노동위원회와 노동사회법원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 – 심판
기능을 중심으로 -”,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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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기

10여 년간 거의 잠자고 있었던 노동법원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

르기 시작한 것은 2003년 노무현정부 출범 이후 시작된 노사관계법・제도 선

진화 방안(2003년 11월) 이라고 할 수 있다.8) 아울러 비슷한 시기에 “노사관계

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의 활동에 자극을 받은 일부 변호사들의 공부모임9)에

서는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제외국 노동법원 및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의 소개와 노동법

원 도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그 결정적 계기는 대법원 산하 사법

개혁위원회 및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10) 특히 2006

년 11월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노동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보고서”

를 정책자료로 채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절차 임의화,

재판상 조정절차 활성화 및 소송구조(訴訟救助) 확대를 제안하고 이에 필요한

노조법 및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노동법원 도입과 관련하여

비직업법관이 평결에는 참여하지 않는 “준참심형”을 기본으로 하되, 노사단체

의 실무자들이 1심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를 대체

하거나 기능의 일부 이관을 전제로 한 노동법원 도입논의는 부적절하며, 현행

제도의 보완을 추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

러나 이로부터 사법개혁위원회 내지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의 노동법원 논의

는 ‘도입 필요성을 인정하는 수준’에서 멈추고 말았고, 2006년 대통령선거 이후

회 자료집, 2021. 10. 29., 92∼94면; 유동균, “바람직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 – 노

동법원, 그 가능성의 중심 -”,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 추

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10. 29., 61면 각 참조.

8)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에서는 ‘해고분쟁의 성격상 법원이 관할하는 것이 타당하
므로 궁극적으로 노동법원을 신설하여 사법절차로 통일함이 바람직하지만, 전문법원 설립

이 어렵다면 현행 틀을 유지하되 판정기능의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하였다(노사관계제도 선진화 연구위원회,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2003. 11.) ,

132∼133면 참조).

9) 2003년 8월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의 세미나와 2003년 12월의 전국금속

산업연맹법률원의 토론회가 대표적이다. 그 세부적인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정인섭, “노동

분쟁의 특수성과 노동법원의 전문성”, 노동법연구(제19호)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5. 하반기, 15∼17면 참조.

10) 2004년 사법개혁위원회는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전문적으로 노동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노동전문법원 또는 전문재판부의 도입을 제안하였고, 사법개혁위

원회 내에 “노동분쟁해결제도위원회”를 설립하고 동 위원회에서 노동법원제도의 도입 및

노동위원회제도의 개혁 등을 포함한 포괄적인 노동분쟁해결제도 개선 논의가 전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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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교체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교착상태가 초래되었

다.11)

반면 노동법학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원 도입논의, 다시 말해서 종래 노

동위원회가 지닌 한계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노동

분쟁해결제도를 모색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결과

물로서, 김선수・박수근・이 정, 노동법원 도입의 법적 쟁점과 과제 , 한국노

동연구원, 2005.; 김홍영, “노동위원회의 기능의 강화와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2007 노동법의 쟁점(Ⅱ) , 한국노동연구원, 2007, 117∼145면,; 김 훈・김태
기・김동배・김홍영・김주일・김학린,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선
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09. 등이 있다. 특히 김홍영 교수는 2003년 11

월의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에서 제안된 사항과 2006년 4월 노사정

대표자회의 에서 합의된 “노동위원회 개편방안”에 기초해서 2006년 말 및

2007년 초에 개정된 노동위원회법과 관련하여, “노동분쟁 해결기능 강화”의 방

향 다시 말해서, 노동위원회가 “노동분쟁 해결과정에서 중추적인 기구”가 되는

것이 노동위원회의 미래상과 역할에 관한 비전임을 강조하였다. 즉, 1953년 노

동관계법 제정 이후 노동법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근로감독행정이 한동안 중심

이 되어 왔지만, 노사의 자주성・자율성이 강조됨에 따라 노동분쟁 처리에 있

어서도 노사의 자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위원회가 노사 당사자에게 “권위

있고 전문적인 기관으로서 조력하여 유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되

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12)13)

한편, 국회를 중심으로 하는 논의도 이 시기에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11) 이상의 내용은 유동균, 전게 발표문, 63∼64면; 차성안, 전게 발표문, 94∼95면 각 참조.

12) 김홍영, “노동위원회의 기능의 강화와 노동위원회법의 개정”, 2007 노동법의 쟁점(Ⅱ) ,

한국노동연구원, 2007, 120∼124면 참조.

13) 이상 앞에서 언급한 연구성과 이외에도 노동법학계에서의 논의는 다각적으로 이루어졌는

데, 예를 들어 김기덕, “노동자 권리구제의 실효성 확보 및 노동자(대표)의 참여보장을 위

한 노동법원의 도입방향”, 노동과 법(제4호) , 금속법률원 편집부, 2004. 3., 365∼380면; 이

철수・박은정, “노동분쟁해결시스템의 현황과 과제 – 법원 및 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

노동법연구(제18호)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5. 상반기, 67∼113면; 유성재, “노동분

쟁에서 권리구제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학논문집(제29집 제1호) , 중앙대학교 법

학연구소, 2005. 8., 228∼252면; 조흠학, “사법제도개혁에 따른 노동분쟁제도의 재정립 –

노동법원 설립의 당위성에 관하여 -”, 노동법논총(제8집)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5.

12., 99∼147면; 정진경, “부당해고 구제기관으로서의 노동위원회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

대한 검토”, 노동법연구(제26호)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 2009. 상반기, 1∼24면; 김선

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노동법학(제29호) , 한국노동법학회, 2009. 3., 1∼34면;

도재형, “노동위원회와 법원, 그 갈등과 조절”, 노동법학(제29호) , 한국노동법학회, 2009.

3., 35∼74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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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제출이 몇 차례 이어졌는데, 2010년 제18대 국회에서 조

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법원법안 등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 2013

년 제19대 국회에서 최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소송법안 등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 및 2017년 제20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소송법안 등 노동법원 도입 관련 법률안” 등이 각 국회에 제출되었다.14)

그러나 모두 의결 등 소기의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되고 말았

다.15)

3. 성숙기

먼저 포문을 연 것은 법원이었다. 2019년 12월에 법원내 2개의 노동법 공부

모임16)과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는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독일, 프랑스,

영국 및 오스트리아 등 제외국의 노동(사회)법원의 현황 분석과 함께 노동법원

의 신설 및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 방안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특히 “노동위

원회의 조정기구화와 노동법원의 신설(이종훈)”에서는 종래 다소 소극적인 것

으로 알려졌던 법원 구성원 내부17)에서의 인식변화에 관한 실증조사 결과가 구

체적으로 소개되면서 노동법원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의지가 다각적으로 형성

되고 있음을 밝혔다는 점에서 작지 않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또한 “노동위

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법원의 신설(도재형)”에서는 기존 노동위원회 제도의

순기능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노동법원을 신설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18)

14) 자세한 내용은 이종훈, “노동위원회의 조정기구화와 노동법원의 신설”,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
사건실무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14., 103∼105면 참조.

15)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이에 대응하여 제20대 국회에서 김병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동법

원 도입 관련 법안을 세부적이고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발간하였다. 구

체적인 내용은 허병도 외 11인, 노동위원회, 그 존재이유를 말하다 - 노동법원 도입의

반대 이유 - , 한국공인노무사회, 2017. 참조.

16) “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를 말한다.

17) 아래에서 소개하는 전국 각급 법원의 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직전인 2019년 3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법원행정처와 최초의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제20

조(노동법원 설치)에서 “노동사건의 전문화와 신속한 노동쟁의의 해소를 위해 노동사건을

전담하는 노동법원의 설치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아울러 노사협의회에

서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12월에 체결된 “2019년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

부 – 법원 노사협의회 합의서”에서는 제21조(노동전문법원 설치)에서 “법원은 노동전문

법원 설치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조합과의 상시적인 소통창구를 마련한다.”라고 명시하였

다(유동균, 전게 발표문, 65∼66면; 차성안, 전게 발표문, 98면 각 참조).

18) 그 직전인 2019년 7월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 “노동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사관계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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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보이는 “전국 각급 법원 판사들의 노동법원에

관한 실증조사” 결과19)를 간략히 정리하면, ①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

된 쟁송절차 개선의 필요성(찬성 79.9%), ② 전문법원으로 노동법원 신설 필요

성(찬성 73.6%), ③ 노동법원 신설 찬성 이유(복수응답: 신속성・효율성 제고

(82.5%), 노동사건의 특수성 반영(79.5%)), ④ 노동법원 신설 반대 이유(복수응

답: 기존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로 충분(74.7%), 노동사건의 특수성 미흡

(47.0%)), ⑤ 기존 노동위원회의 역할(심판기능 전체 노동법원 이관, 사전화해

및 노동쟁의 조정가능 담당(60.0%), ⑥ 노동법원의 재판부 구성형태(준참심제:

52.8%, 직업법관만으로: 34.9%), ⑦ 완전참심제의 위헌성(동의: 87.1%), ⑧ 노

동전문법관제 도입(찬성: 78.6%), ⑨ 노동전문법관 지원 의향 유무(긍정:

36.2%, 부정: 62.6%) 등으로 나타났다.20)

이와 함께 법원・법관의 전문화 필요성에 부응하여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

에서 진행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에서의 논의 경과(2019. 10. ∼ 2020. 9.)를 살

펴보면, 산하 사법정책분과위에서 단기 설치 필요성이 있는 법원으로 노동법원

과 해사법원이 의결・보고되었고, 2020년 9월의 제8차 회의에서 전원이 이에

동의하고 법원행정처가 그 추진을 위한 구체적 노력을 하도록 의결하였다. 그

러나 2021년에 들어서는 위원 임기만료 등과 맞물려 구체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는 답보상태가 진행되다가, 전문법원 시범실시의 분야・방식, 전문법관 선

발방식 등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단계에서 일단 보류되고 말았다.21)

이에 대응하여 제21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둔 2020년 2월 초에 한국공인노무

사회가 한국비교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세미나가 국회의원회관에

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노동위원회 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이상희)”, “노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의 쟁점과 과제

제도 개선”의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 에서 노동위원회

의 기능 개선방안으로 “공익위원 위촉방식 개선”과 “직권조사 강화” 방안이 제시된 바 있

다.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회, 노사관계 법・제도 전문가 위원
회(안) , 2019. 7., 121∼129면 참조.

19) 2019. 3. 14. 기준 전국 각급 법원의 가동가능 판사 2,609명(대법원장, 대법관 제외)을 대

상으로 E-mail을 통한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2019. 3. 14. ∼ 2019. 3. 21.에 실시되었다. 설

문에 대한 응답자는 318명으로 응답률은 12.19%였다. 이하의 내용은 사법정책연구원의 연

구보고서 “노동쟁송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2019. 6. 19.)”를 요약・정리한 이종훈, 전게

발표문, 108∼110면, 118면, 123∼124면, 130면 각 참조.

20)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여론조

사를 2021년 2월에 실시하였는데, 노동법원 설치에 찬성한 비율이 52.5%로 과반을 차지하

였고, 반대하는 의견은 32.5%인 것으로 나타났다(유동균, 전게 발표문, 70면 참조).

21) 유동균, 상게 발표문, 67∼70면; 차성안, 전게 발표문, 98∼10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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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우)” 등의 발표를 통해, 노동법원의 도입 보다는 노동위원회의 활성화와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해 당면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촉구되었다.

이어 한국노동법학회가 주최한 2021년도 10월의 추계학술대회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노동법원 도입론의 분석이 시도되었다. 특별히 주목되는 발표로는

“노동위원회와 노동사회법원의 경쟁・보완관계의 설정방안(차성안)”과 “바람직

한 노동재판청구권 실현의 모습(유동균)” 등이 있는데, 종래 논의되었던 노동

법원론의 객관성과 현실성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과감하게 제시하였다는 점에

서 주목된다.22) 한편 가장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23년 6월에는 중앙노동위원

회의 공익위원(심판・차별시정 위원회) 워크숍이 개최되었는데, 그 가운데 “노

동분쟁 해결시스템 발전 방향(이 정)” 및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 운영시 유의

사항(박진환)” 등의 발제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는 사법적 판단과 다른 행정적

특징들을 노동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잘 활용함으로써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으로

서의 적극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였다.

4. 분석 및 평가

전체적인 논의의 흐름에서 주목되는 사항을 몇 가지 열거하자면, 먼저 주체

적 측면에서 처음에는 노동분쟁 해결 서비스의 주된 수요자인 노동계(한국노

총)에서의 요구를 통해 노동법원 도입 논의가 시작되었지만, 점차 법원, 정부

(노동위원회) 또는 변호사, 공인노무사 및 학계 등 노동분쟁 서비스의 제공자

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전개되었다. 둘째, 당초 노동법원 도입에 반대하거나 또

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용자측23) 및 법원측에서 점차 적극적으로

이를 수용하는 입장으로 전환되었다는 것도 나름의 의미있는 변화라 할 수 있

다. 다만, 법원측의 관점은 처음부터 전문법원 도입을 통한 법원・법관의 전문

22) 이 자리에서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노동위원회 자체의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이 소상하게 소개되기도 하였다(김범석, “노동위원회 심판 혁신방안”, , 노

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10. 29.,

21∼42면 참조).

23) 노동법원 도입에 관해 경영계에서는 전통적으로 부정적이거나 또는 매우 신중하게 접근

해야 함을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즉 “노동분쟁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전문성 강

화”라는 기본 목표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현재의 시스템 아래에서 법관의 노동사건 이

해도 제고 및 노동위원회의 개선방안 모색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논거로서 ①

국민들의 접근 문턱에 대한 고려, ② 신속한 권리구제(분쟁상태 해소)의 필요성, ③ 사법

체계와 노동위원회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김영환, “노동법원 도입 관련 토론문”, 서울

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14., 155∼15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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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주된 관점이었다는 점에서 다소 상이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겠다.

셋째, 전반적으로 이른바 “대체론” 즉, 노동법원의 주된 역할이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전체를 이전받아 수행하는 방향으로 논의의 중심이 전개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재판전 화해・조정의 기능은 노동위원회가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으로 일부 수정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내지 순기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법원과 병존・경쟁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종종 발

견되고 있다. 넷째, 노동법원 도입 방안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 못지않게 노동

위원회의 한계 내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 제시 역시 조금씩

더 구체적이고 수준 높은 내용으로 발전되어 왔다. 이는 노동법원 도입에 반대

하는 진영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찬성

하는 쪽에서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도 부정하기

힘들다.

결국 아직까지는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에 따른 대립, 이른바 “밥그릇 싸움”

의 성격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논의 초기의 극단적 불신・배제의 논
리보다는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보이고

있음은 매우 의미있는 변화라 할 것이다.24) 아울러 다소 원칙적이고 이론적인

주장이나 상당히 유사한 내용이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부분도 없

지는 않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주장과 대안

들이 많아지고 있음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Ⅲ. 주요 쟁점별 검토

1. 노동분쟁 처리 절차법의 부재

앞에서 노동법원 도입의 필요성을 최초로 주장한 한국노총의 요구에 반대하

면서 “노동사건처리절차특례법”의 제정을 주장한 민주노총 진영의 입장25)을

24) 차성안, 전게 발표문, 89∼91면 참조.

25) 현재 시점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① 소송대리의 확장(노동조

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통상사무를 담당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1심에

한하여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아 소송대리) ② 직권주의 강화(증거의 구조적 편재 현

상을 극복하기 위한 증거개시제도 및 출석명령제도 도입 등), ③ 기타(구두에 의한 소 제

기, 소송비용 감액, 답변서 제출기한 단축, 해고사건 실효성 강화 등) 등이 그 내용일 것

으로 추정된다(신인수, “노동법원 쟁점과 도입 필요성(지정토론문)”, 서울대학교노동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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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였지만, 노동법원 도입론과 관련하여 노동분쟁처리에 관한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절차법규범을 수립하자는 구체적인 주장은 발견되지 않는다. 다만 노

동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노동사건이 가진 전문성과 특수성을 반영하는

특유의 실체법과 절차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26)이 있지만, 노동법

원의 설립이 노동절차법을 대신하거나 동의어로 이해하기는 어렵다. 이 의견에

서 동의하는 부분을 차용하자면, “절차법이 실체법을 뒷받침해 주지 못할 경우

실체법을 통해 구현된 노동법의 정신이 소송절차에 의해 형해화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노동 실체법에 부응하는 형식과 절차를 제대로 구현하는 별도의” 법

규범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즉, 모든 법이 그러하듯이 노동법 역시

적절한 절차와 결합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기능할 것이며, 노동법이 독립된 법

체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노동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와 체계가 필

요하다. 실체법은 그 이념과 인간상에 부합하는 소송 절차를 갖춰야 법체계로

서 온전하게 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27)

앞으로 상정할 수 있는 노동분쟁 처리 절차법의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민

사, 형사 및 행정의 3대 소송법의 내용을 기본사항으로 고려해야 하겠지만, 기

존의 노동위원회법 역시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겠다. 방대

한 노동관계 실체법들에 다양하게 존재하는 민사적, 형사적 규범들을 절차법적

측면에서 수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 및 노동위원회

를 통한 행정적 구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과정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

만, 각각의 소송법 등에 존재하는 내용을 모두 그대로 옮겨올 필요까지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은 ○○○○○법의 ∼∼∼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은 ∼∼∼∼하는 것으로 한다”와 같이 필요한 관련 법규범들을 준용하

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노동분쟁 처리 절차법을 준비하는 자리에 관련되는 모든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론의 자리가 마련되어 허심탄회하고 집중

적인 논의과정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최근의 노동법원 도입 논의를 좀

더 발전적으로 공개・확대함으로써 산업현장에서의 목소리는 물론 국민적 공

감대를 형성할 수 있으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28)

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

회 자료집, 2019. 12. 14., 183∼184면 참조).

26) 이종훈, 전게 발표문, 111면 참조.

27) 도재형, “노동위원회의 기능 강화와 노동법원의 신설”, 노동법원,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14., 15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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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노동분쟁의 특수성29)으로 인한 사법(司法)적 분쟁해결 방식에의

비(非) 친화성

노동법학계의 일반적 분석에 따르면 노동분쟁은 이론적으로 개별분쟁과 집

단분쟁 그리고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의 4가지로 나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4가지의 분쟁이 상호 교착하여 복잡한 다면성(계속성, 포괄성, 집단성, 복잡성

및 이데올로기성 등)을 띄게 됨으로써 일도양단의 사법적 판단이 노동분쟁 해

결시스템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30)이 일본에서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

다고 한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이 기존의 사법제도와 다른 각 국가마다의 특

성에 맞는 독자적인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고 한다.31)

그렇다면 우리나라 역시 우리 고유의 노동분쟁 해결시스템으로서 어떠한 접

근법이 옳은 것인가에 관한 “큰그림”를 먼저 상정할 필요가 있으며,32) 이러한

근본적인 방향 설정 없이 그저 ‘논리적・원칙적으로 ∼∼∼이 옳다’ 또는 ‘특정
외국의 ∼∼∼사례가 좋다’라든지 ‘∼∼∼은 국제적으로 일반적인 접근법이 아

니다’라는 식의 논리는 그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오히려 종래 우리나라

사법제도에서는 “노동하는 시민”이 홀대받아 왔으며 지적재산권과 재산권 등

기업의 이익은 신속하고도 과도하게 보호된 반면 근로자의 권리보호는 우선순

위에서 미뤄졌음을 지적하면서, 노동법원의 도입을 통해 우리 사법제도에서 균

형을 도모하고 노・사 어느 일방의 이로움이 아닌 정의롭고 올바른 노동분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33)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28) 이승욱, “종합토론문”,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년도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

대회 자료집, 2021. 10. 29., 174∼175면 참조.

29) 노동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동분쟁에서도 ① 당사자 사이의 힘의 불균형, ② 일상적・
계속적 분쟁, ③ 다른 당사자에 대한 영향력 등의 특수성을 지니게 된다는 견해도 있다

(유동균, 전게 발표문, 49∼50면 참조).

30) 예를 들어, 荒木誠之, “勞働委員會と裁判所”, 現代勞働法講座14(勞働訴訟) , 總合勞働硏究

所, 1985, 2면 등 참조.

31) 이 정, “노동분쟁 해결시스템 발전 방향”, 공익위원(심판・차별시정 위원회) 워크숍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2023. 6. 9., 64∼65면 참조.

32) 예를 들어,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법원”이냐, 사회보장 분쟁사건을 포괄하는 “사회법

원”이냐 또는 이를 구체화하는 표현으로 “노동사회법원”이 옳은지 “사회노동법원”이 좋은

지 등이라 하겠다(차성안, “사회법원, 사회노동법원, 노동법원, 노동사회법원, 전담재판부

사이에서(지정토론문)”,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
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14., 207∼213면; 차성안,

전게 발표문, 160∼163면 각 참조).

33) 도재형, 전게 발표문, 150면; 정영훈, “종합토론문”, 노동심판제도의 개혁과 과제 2021

년도 한국노동법학회 추계학술대회 자료집, 2021. 10. 29., 190∼192면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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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법원 도입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지적하는 현행

노동분쟁 처리 절차의 문제점으로 노동위원회와 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절차의 복잡, 권리구제 지연, 구제절차의 실효성 부족 등의 한계가 초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로 해석하자면, 우리의 종래 개별적 노동분쟁

처리절차는 행정구제 방식을 중심으로 하는 접근법이 1차적으로 제공되지만,

노사 당사자가 이에 불만족하거나 이와 다른 사법적 구제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도록 중층적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느 방식을 택하느냐를 당사

자의 선택에 맡기는 제도이지만, 그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 역시 노사 당
사자에게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를 법원을 통한 접근방식으로 일원화하자는 것

이 “대체형 노동법원 도입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시간

적・경제적으로 사법제도의 높은 문턱을 넘지 못하는 영역34)의 노사분쟁 당사

자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노동법원 도입론에서도 이 부분을 반영한

여러 가지 방안(답변서 제출기간 단축, 직권증거조사 및 출석명령, 증거개시,

인지액 조정, 공휴일・야간 개정, 보전처분의 담보제공 감면, 소송구조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실효성 내지 효과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발휘될는지

그리고 이를 노사 당사자들이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특히

종래 노동법원 도입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의 구체적인 실증분석 결과 등 객

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그다지 발견되지 않는 측면이 지적되지 않을

수 없다.35)

3. 노동분쟁 처리 수요자의 접근 가능성 확보

노동법과 노동분쟁이 지닌 특수성으로 인하여 노동분쟁 처리 절차가 지향해

야 할 원리로 ① 신속성의 원리, ② 실질적 공정성의 원리, ③ 경제성의 원리,

34) 주로 저임금・저소득 근로계층이 많은 중소・영세기업의 근로자 내지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이에 해당될 것이며, 사용자측 역시 영세기업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상당수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35) 법원 노동사건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사이의 비교를 통해 보면, ① 권리구제대리인 측면

에서 법원의 변호사 소송구조는 사실상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② 변론 종결 후 판

결(판정)에 이르는 시간이 2∼4주가 소요되며, ③ 소송비용에 있어서 패소자 부담원칙이

적용되며, ④ 평균 처리기간이 최소 3배∼10배 정도 소요되는 등 현재 법원에서의 노동사

건 처리 과정에는 효율성의 측면에서 절대적인 열세가 드러나고 있다(신권철, “노동법원

의 정당화 근거와 요건 – 노동위원회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지정토론문)”,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법원 노동법분야연구회・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사건실무연구회 2019년 공

동학술대회 자료집, 2019. 12. 14., 195면의 <표 6> 법원 노동사건과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의 비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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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자율성의 원리 등이 제시되고 있다.36) 따라서 이러한 원칙들이 사법제도

안에서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 것인지, 그 현실정합성에 초점을 맞

추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검토해야 할 주제는 노동분쟁 처리의 “신속성”과 “비용 경감”을 통한

“접근 가능성의 확보” 여부이다. 노동법원 도입론의 입장에서도 노동위원회가

그동안 엄청난 양의 심판사건을 신속,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영세

기업 및 저임금 노동자들의 권리구제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온 성과를 부

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따라서 당연한 결과로서 노동법원 도입의 구체적 방

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청을 반드시 반영할 필요성이 강하게 인식

되고 있는 분위기로 보인다. 다만, 사법제도를 통한 노동분쟁 처리 방식의 고

유한 장점(예를 들어, 신중하고 엄격한 사실관계 확정을 통한 노동기본권의 구

체적 실현 등)이 많은 시간・비용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포기할 수 없다면 종래 제도를 상당부분 유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노동법원을 통한 분쟁처리 방식이 갖는 간이・신속성과 비용부담

경감에 일정한 한계가 노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효율성의

측면에서 그다지 큰 개선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37)

다음으로 검토할 문제는 노동분쟁 처리기관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신뢰

성 확보” 가능성이다. 이는 노동분쟁 처리를 담당하는 인력 및 그 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노동분쟁 처리 절차가 일반 민사소송절차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형식적 공정성을 극복하고 노사 간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불균형

을 넘어서서 “실질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주

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종래 노동위원회의 근본적 한계로서 지적된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가 “공익위원들의 전문성 부족”이다.38)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동

법전문가 중심의 상임위원제도 활성화 및 공익위원 위촉기준(순차배제 방식의

개선 포함)의 강화 등이 자주 거론되었다.39) 그러나 전문성 강화라는 화두는

36) 유동균, 전게 발표문, 56∼57면 참조; 특히 이러한 원칙들은 노동법원 도입론을 주장하는

입장에서 제시한 것으로서, 노동법원이 설립・운영되는 상황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핵심적 방향이라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37) 차성안, 전게 발표문, 146∼149면, 152∼158면 각 참조.

38) 사법작용에 해당하는 심판사건을 담당하는 3인의 공익위원 가운데 노동법전문가는 고사

하고 법률전문가조차 1명도 참여하지 않는 상당수의 사례가 존재함을 부정할 수 없고, 이

러한 경우에 그 판정 결과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승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대

표적이라 하겠다(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노동법학(제29호) , 한국노동법학

회, 2009. 3., 13∼1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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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동법원 도입에 적극적인 입장인 법원측에서도 시급한 과제라 할 수 있

고, 실제로 노동법 내지 노사관계 영역에서의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어떻게 양

성하고 선발하며 그들의 진로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전문법원을 성공적으로

설립・운영할 것인가는 매우 어려운 과제라 아니할 수 없다.40)
이와 함께 고민해 볼 문제는 노동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성의

기준・척도”를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이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실정법과 판례

등 노동법적 “지식”을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었는가가 판단기준이 되겠지만, 산

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사관계의 역학구도와 노동조합 활동 등 노동운동에 대

한 살아있는 “경험・경륜”을 갖추지 않고서는 다양한 노동분쟁 사건을 올바르

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다양한 고용형태와 노동분쟁이 빈발

하는 현실 노동시장・노사관계에서 새로운 노동법적 이슈가 계속해서 제기될

때 이에 대응하는 노동법적 “시각・안목”을 갖추는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될

수도 있다.41) 따라서 단순하게 ‘노동법학자(노동법학 박사학위 소지자)’ 내지

‘노동분쟁 사건에 참여한 경험이 ○년 이상 있는 판사・검사・변호사・공인노
무사’ 정도로 기준을 설정해서는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후보군 중에서 그 역량・자질 및 인격・
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위촉할 수 있는 일종의 인력선발기구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의 경우라면 “공익위원(상임위원) 인선위원회”, 노동법

원이라면 “전문법관 인선위원회” 등)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노동사건의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해 노동법원이라는 전문법원

을 신설하고 여기에 장기간 노동사건을 처리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획득한 노동전문 법관으로 하여금 노동사건을 처리토록 하자는 견해42)가 있는

데, 이에 따르면 종래 일반법원의 노동사건 전담재판부는 법원의 전문화를 통

해 법관의 전문화뿐 아니라 “법관을 보조하는 인력 및 시스템의 전반적인 전

문화”를 통해 노동사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에 일정한 한계가 있

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시각에서 현재의 노동위원회보다 더 높

39) 이와 함께 조사관과 근로감독관이 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으로 “승진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그들 스스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유인책 형성 등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어

떠한 방안이든 그 정도가 “파격적인 수준”이 되지 않고서는 그다지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는 기대되지 않는다.

40) 도재형, 전게 발표문, 151∼152면 참조.

41) 도재형, 상게 발표문, 152∼153면 참조.

42) 이종훈, 전게 발표문, 11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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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담재판부 내지 노동위원회

조직을 운영하는 인력・재원 보다 훨씬 더 많은 지원・투자가 반드시 필요하

며,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제반 환경을 고려한다면 결국 그 실현 가능성이 매

우 낮아질 수도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검토할 주제는 “자율성”의 측면 즉, 노동분쟁 처리과정에서 최대

한 노사 당사자들의 자율적이고 타협적인 해결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명령의 성격 내지 노동위원회의 지

위와 연계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절을 바꾸어 검토하기로 한다.

4.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성격 및 노동위원회의 지위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를 “준사법적 행정위원회”로 그 성격을 부

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결정(구제명령)이 법원에 의한 판결에

비해 합목적성, 신속성 및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심

판업무는 어디까지나 행정명령의 일종4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법원 판결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즉, 노동위원회의 심판업무는

신청인의 구제신청 등에 대하여 조사관의 조사 및 심판위원의 심문, 판정 등을

통하여 구제명령, 기각, 각하 등을 하는 “행정작용”이며, 단순히 어떤 분쟁에

대하여 법을 적용하여 그 적법성과 위법성, 권리관계를 확정하여 선언하는 “사

법작용”과 구분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한 사

실관계의 확정과 확정된 사실관계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는 절차와 판단과정

이 있다는 측면에서 판결과 심판은 “유사성이 많다”는 것이다.44)

이를 뒤집어 보면,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이 갖는 특성상 민사재판과 상당

한 차이가 있고 여기에는 “권리중재적 측면”이 있어서 종합적 고려가 필요하

다는 견해(김홍영)와 연계시킬 수 있다. 즉, 노동분쟁에서의 심판은 판단의 기

준이 되는 법상 요건이 정당성・부당성 등 다소 추상적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

어서 그 판단에 있어서는 실질적・구체적・종합적 고려가 더욱 강조된다. 따라
서 노동위원회 심판의 성격은 권리・의무관계를 판단하는 일반 민사재판과 많

43) 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2헌가1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은 여전히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기능이 없어서 종국적인 분쟁해결 수단이

될 수 없음은 불변한다(김선수,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과제”, 노동법학(제29호) , 한국노

동법학회, 2009. 3., 15면 참조).

44) 박진환, “사실조사 및 심문회의 운영시 유의사항”, 공익위원(심판・차별시정 위원회) 워

크숍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2023. 6. 9., 96∼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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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차이가 있고, 특히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 판정은 권리중재로서의 측

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다.45) 이에 더하여 부당해고등 구제사건은 오늘날 계

속 증가하고 있는 각종 행정위원회의 “행정심판기능의 효용성”에서 살펴야 한

다는 주장도 있다. 즉, 부당해고등 구제사건은 본질적으로 민사분쟁 사건에 해

당하지만,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가 공법적 개입을 통해 분쟁을 예방・해결하
고 있으며 근로감독행정에 의한 해결방식과 달리 이와 분리된 노동위원회에

의한 판정을 통해 법집행(작용)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

은 고용노동부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노동사건의 행정처분성으로 파악

해야 한다는 것이다.46)

이상의 논의를 정리해보면, 부당해고등 구제절차 역시 노사간에 발생한 개

별분쟁을 행정적 수단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

계를 “조정하는 기능”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문제해결의 최종적인 선택지를

노동분쟁의 당사자인 노사 양측에게 맡김으로써 노동분쟁의 “자주적 해결”이

라는 우리 노동관계법의 기본원칙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라고 볼 수 있다. 동

일한 맥락에서, 노동법원론에서 주장하는 “(준)참심원제도의 도입” 역시 노동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다는 일차적 기능에 더하여, 노사측 이해관계인의 적극

적인 조력・지원을 통해 노사 당사자들의 자주적 분쟁해결을 촉진하고 결과에

대한 자발적인 승복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측면47)에서 보면, 노동분쟁의 영역

에서 전통적인 사법작용과 행정처분의 영역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양자 사이의

교착(交錯)을 부정하는 접근법이 오히려 부자연스럽다고 하겠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법원론에 기초해서 검토되고 있는 몇몇 쟁점 중에는

“양면성”을 지니는 측면들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해

고 구제명령 등이 법원을 통해서만 확정되며, 확정된 경우에도 강제집행력이

없어서 해고기간 중 임금액수 등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권리구

제의 지연이 종래 비판론으로 제기되고 있지만, 노동법원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노동위원회가 “조정결정” 내지 “화해권고”를 통해 노동분쟁을 종국적으

로 해결하는 것이 행정적 처분의 한계상 가능할지도 의문이다. 더구나 노동위

원회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면 이는 그 위상을 강화하는 결과가 초래됨으

45) 김 훈・김태기・김동배・김홍영・김주일・김학린, 노동위원회와 노동분쟁해결시스템 개

선방안 연구 , 한국노동연구원, 2009, 80면 참조.

46) 허병도 외 11인, 노동위원회, 그 존재이유를 말하다-노동법원 도입의 반대 이유 , 한국공

인노무사회, 2017, 122∼125면 참조.

47) 이종훈, 전게 발표문, 120∼12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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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오히려 사법작용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해48)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논리

적으로도 모순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 반면에 현행 이행강제금제도 역시 노동

위원회의 부당해고등 구제명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민사상 강제집행 수단과는

다른 행정처분에 불과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이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서 행정적 강제수단으로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반한다는 비

판49)도 있다.

한편 노동분쟁 처리기관을 구성・운영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측

면도 복잡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법원 즉, 사법기구의 성격 내지 이해

관계에 관련된 조직 내부의 역학구도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구성원(주로 판사를

대상으로 하겠으나 지원인력 역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상호간의 이해관계(주

로 노동법원의 전문성(경력관리)이 주요 관심사항이겠으나, 수도권・대도시 거

주 및 사무분담 장기화 등도 포함된다)가 작용되는 메커니즘 역시 무시할 수

없는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50) 또한 사법기관에 의한 “재판”과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구제”는 본질적으로 상이하지만, 노동분쟁에 있어서 어떤 접근방법

이 그 현실적인 해결에 있어서 실효성이 높을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재 노동위원회를 통한 심판사건들의 거의 95% 정도가 사실상 종국적

으로 해결되고 있는 상황을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더욱이 최근 법원에서

의 노동법원 도입논의는 종래의 “대체론”에서 노동위원회의 심판기능을 유

지・강화하면서 노동법원과 “경쟁・보완관계”를 설정하는 듯한 변화양상을 보

이고 있는데, 그 근저에는 법원의 현재 인력상 한계상황을 고려할 때 노동위원

회의 심판기능으로 소화되던 수많은 노동사건들이 일시에 법원으로 밀려올 것

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51)도 기억할만하다.

끝으로 노동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학자들이 ‘형식적으로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인사와 재정 등에서 고용노

동부의 실질적 영향력 아래 놓여 있어 마치 그 하부조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오해되고 그 독립성과 중립성이 의심받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듯

하다.52) 그러나 노동위원회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중앙노동위원

회와 모든 지방노동위원회는 명백히 고용노동부의 “산하 조직”으로 위치 지워

48) 차성안, 전게 발표문, 103∼107면 참조.

49) 권창영, “근로기준법상 이행강제금제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법학박사학위청구논문,

2008. 8. 참조.

50) 차성안, 전게 발표문, 95∼96면, 101∼103면, 129∼131면, 140∼142면 각 참조.

51) 차성안, 전게 발표문, 107∼109면 참조.

52) 예를 들어, 도재형, 전게 발표문, 144면; 이 정, 전게 발표문, 70∼71면 각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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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있다.53)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동위원회의 인사・재정 등 중요한 문제가

고용노동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되 어떻게 하면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 영역에 특화된 가장 전문

적인 행정기관이며, 노동위원회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그 “조력”을 구태여

배제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54) 현실을 부정하는 “허구적 방안 제시” 보다는

“실현 가능한 대안”이 절실하다는 말이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를 고용노동부로

부터 독립시키는 방안으로 노동위원회법 개정 등을 통해 “국무총리 산하 기

구”로 전환하자는 견해55) 등도 제시되고 있는데, 기왕에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

향이라면 아예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한층 더 효과적으

로 보인다.

Ⅳ. 맺으며

이상 다소 총론적 관점에서 종래 노동법원 도입론의 시계열적 분석・평가와
함께 보다 현실정합적 관점에서 노동법원 설립・운영 방안의 효용성을 비판적

으로 살펴보았다. 글을 마무리하면서, 노동법원 도입론의 난점을 지적하면서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등 사건에 대한 심판기능의 유지・발전적 입장을 소개

하는 것이 지난 70년간 이어져 온 근로감독기능 등 노동행정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법질서 체계를 두둔하거나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노동분쟁에 대한 사법적 처리 방식이 갖는 의미・가치를 부정하

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 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이 적지는 않았지만 지금까

지 긴 세월동안 나름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아 오던 노동위원회제도를 부정하고, 일거에 노동법원제도를 새로 도입・운
영하는 방향이 옳다고 확신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일 뿐이다. 더구나 이해관

계 당사자들의 이해득실 내지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면서까지 오랜 시간동안

논의를 이어오는 노동법원론이, 노동분쟁 당사자들을 포함한 국민 일반의 눈에

53) 법문상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으로 두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

을 수 있겠으나, “소속”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 딸리는 것”을

의미하므로 필자의 견해가 무리한 해석은 아닐 것이다.

54) 도재형, 전게 발표문, 144면 참조.

55) 예를 들어, 도재형, 상게 발표문, 14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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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보여질 것인지 두려움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른바 “대체론”에 기반한 노동법원 도입론은 노동위원회제도 개선 논의에

가장 큰 동력으로 작용되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역발상적 접근법

으로서, 노동분쟁 처리 절차상 권리구제 절차의 중복은 “낭비”라기 보다는 “축

복”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따라서 양자의 경쟁관계를 더욱 가시화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주장56)이 있다.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는 견해라고 하겠다. 그러나 종

래 우리나라에서 “노동”이 중심이 되거나 크게 대접받은 역사가 별로 없었고

현재 시점에도 그러한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없어 보이는 가운데, 과연 국가의

예산과 인력을 노동법원 도입론이든 노동위원회 개선방안이든 집중적이고 과

감하게 투자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한마디 덧붙이자면, 종래 노동위원회의 역할 가운데 부당해고등 구

제신청에 대한 심판기능만 지나치게 비중이 높고 노동쟁의 조정을 포함하여

부당노동행위구제, 단체교섭, 차별시정 및 필수유지업무 관련 분쟁의 해결과

관련된 비중은 대단히 낮은 부조화가 자주 지적되었지만, 이는 낮은 노조조직

률과 함께 우리 산업사회에서 점점 짙어지고 있는 이른바 “노동관계의 사법화

(司法化, Legalization)”57) 경향과도 무관하지 않다는 점이다. 아울러 이른바

“준사법적 전문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노동위원회가 “일도양단”적인

법원의 판결에 비하여 행정처분으로서의 구제명령을 통하여 노동분쟁 해결의

“유연성・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었고, 노동분쟁 처리의

수요자들 역시 이를 “이해・예상”하고 있었을 가능성과 연계된 것으로 재해석

될 수도 있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점점 더 다양화되고 날로

증가하는 새로운 쟁점의 노동분쟁을 보다 신속・저렴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할 책무를 성실하고 믿음직하게 수행해야 함은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및 고용

노동부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56) 차성안, 전게 발표문, 168∼170면 참조.

57) “전체적으로 국가기능이 비대해짐에 따라 종래에는 사회나 경제에 맡겨져 있던 영역에까

지 국가≒법이 개입하는 것” 및/또는 “이 밖에도 법 그 자체가 더욱더 세분화・정밀화되
어 인간의 사회・경제 생활을 그물망같이 지배하는 사태”를 표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

다(니시타니 사토시(西谷 敏), 노동법의 기초구조 , 박영사, 2016, 33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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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ritical Study on Introduction of Labor Court

58)Moon, Moo-gi*

Up to now, the Resolution System of Industrial Disputes in Korea was

centering around with Administrative Measures, especially Labor Relations

Commission, have set a high value on the Administrative Organ with Judicial

Power. But there have been many lively discussions on the introduction of

Labor Court from the 1970s’ until nowadays,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FKTU) had advocated the Foundation of Special Court.

The Discussions on the Labor Court could be classified into Three Large

Groups ; the Period of Birth, Growth and Maturity. At first, the Discussions

claimed to Transfer entire Judgment Function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to the Labor Court, so called “Substitution”. But recently, it have turned to

offer some constructive Proposals for “Competition & Complement” between

Labor Court and Labor Relations Commission with Maintenance & Reinforcement

of Judgment Function.

Nevertheless, some Difficult Subjects may be in the base of Failure of

Discussions on the Labor Court Introduction for 50 years like as ; the Vacuum

of Dealing Procedure Act of Industrial Disputes, the Non-familiarity of Judicial

Settlement caused by Character of Industrial Disputes, the Easy Approaching

for prospective Customer of Industrial Disputes Dealing Procedure, the Character

of Relief Measure and the Status of Labor Relations Commission. This paper

is researching critically into Discussions on the Labor Court Introduction &

Administration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with the Analysis of Changing

Times.

* Professor,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Law School, Ph.D. i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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